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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PC그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은

이윤추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참담하다는 말 외에 도대체 어떠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얼마 전 SPC그룹 계열사

에서 온 국민을 경악시킨 끔찍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인(故人)의 죽음 뒤에 밝

혀졌던 안타까운 사연은 해당 죽음을 접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

다.

해당 기계에 안전 덮개만 있었더라도, 위험방지 센서만 달려있었더라도, 재료를 투입할 

때 기계를 멈춰야 하는 원칙만 지켰더라도, 하나만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

다. 게다가 사망사고 불과 며칠 전 같은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있었다. 그때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충분히 안타까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죽음의 책임이 온전하게 

SPC에 있는 이유이다.

고인의 사망 이후 불과 며칠 뒤에 또 다른 SPC그룹 계열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

생했다. 사망사고 8일 만이고, SPC그룹 회장 허영인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불과 이틀 뒤에 발생한 사고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손 끼임 사고, 사망사

고, 손가락 절단 사고의 원인은 모두 비슷하다. 안전 장비가 없거나 위험방지 센서가 없

거나 사람이 작업 중임에도 기계가 움직였다. 그리고 일련의 산재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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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이 쉼 없이 이윤만 추구하는 SPC그룹의 행태임이 명

확하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5년간 SPC그룹에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약 73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사망사고와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SPL의 산재보험료 감면은 약 7억 원이다.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5년 동안 SPC그룹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노동자

의 수는 758명이며 사고 발생률은 제조업 평균의 1.4배를 넘는다.

기가 막힌다. 경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해도 될지 혼란스럽다. 감면받은 산재

보험료 일부라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투자했다면 도저히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데 

과연 누가 이견을 달 수 있을 것인가?

SPC그룹은 IMF 시절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지금

의 식품 재벌로 성장했다.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다. 사과문을 읽는 기자회견장에서 사

과하기 싫어 말을 웅얼거릴 때, 고인의 빈소에 고인이 사망 직전 만들던 빵을 보낼 때, 

노동조합 지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단식농성장에 찾아와 음료수를 건넬 때 보인 

SPC그룹의 그 천박한 행태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넘어 과연 이 기업이 우리 사회에 존

재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SPC그룹의 슬로건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다. 과연 SPC그룹은 누구와 기쁨을 함께 나

누고 있는가?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 적어도 SPC그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닐 것이

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

생당해야 할 대상 또한 아니다. 단언컨대 SPC그룹이 앞으로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갈

아 넣은 빵을 만든다면, SPC그룹의 미래는 없다. 빵을 만드는 사람도 그 빵을 먹는 사

람도 빵을 파는 사람도 모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SPC그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은 이윤추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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